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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

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ƒ남북 간 제도ž구조적 한계, „국내ž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

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ž전략 차원에

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

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Direction of Arms Control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Kim Jae Chul*

Abstract

It is required to expand area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ing limited to non-military field, to military

field and then, to positively promote arms control in order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Reasons why arms control has not been promo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meantime were

such original factors as follows; � limit of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functional limit
of arms control itself, ƒ institutionalžstructural li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environmental limit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get out from existing frame and to seek a new paradigm in order to overcome

above factors and to realize arms control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irst, it is required to have prior

political dialog at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in order to promote arms control and to exercise 'strategic

flexibility' during negotiation and promotion process. For this, 'flexible reciprocity' has to be adopted in compliance

with situation and condi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get out from existing principle of 'confidence building in

advance and arms reduction later' but to seek the 'simultaneous driving principle of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as an eclectic approach. Namely, based on reasonable sufficiency, it is required to promot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limited arms reduction in parallel, which is a lower level of arms control. Third, as an

advisory body of Prime Minister's Office,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arms

control and to positively handle arms control issue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policyžstrategy. I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take plac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South-North Joint Arms Control

Promotion Board (tentative name)'. Fourth, it is required to exercise more active diplomatic competence in order to

create national consensus on necessity of arms control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to form more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solv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ogether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and how to maintain balance between ROK-US alliance and

Sino-Korean cooperatio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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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국제적 힘의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한반도의 국토분단은 2015년을 기점

으로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냉전적 대립과 위협을 씻고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미완성된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동안 침

체되었던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

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어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

어갈 것”을 강조하였다[1] 이는 통일은 꿈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실천적 차원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분단 경험을 통해서 통일문제

의 실천적 접근은 매우 어려운 과업임을 경험하였다.

특히 ‘한반도 냉전구도’가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의 커

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심화되었고, 세계적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의 권력세습과정을 통해서 고착

되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 화해협력의 길이 열렸으나 냉전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는 오랜 동안 경색

된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핵심요인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치ž군사적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남

북 간 군비통제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통일과 군비통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평화통일

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한 가운데 평

화공존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

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립관계가 완

화되어야 하는 바, 이것은 군비통제를 통해서 가능하

다. 흔히 군비통제는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의 위협을 감소시킴으

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평

화통일을 위해 거쳐야할 필수과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남북 간 평화통일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바와 같이 군비통제 역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의 미래비전으로서 평화통일

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함을 고찰하고, 새로운 패러다

임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평화

통일과 군비통제의 이론과 현실적 문제를 고찰한다.

둘째, 남북 간 군비통제가 답보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기존의 군비통제 논의 과

정과 추진현황을 분석한 후 남북 간 군비통제의 한계

를 식별한다. 셋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

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반도 평화통일과 군비통제의 이론과

현실

2.1.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통일(unification)이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

야에서 통합(integration)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협력안보가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경제통합은

가시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정치통합이나 군사통합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통합의 예로는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 등이 있

으며, 최고수준의 경제통합은 경제적 차별 금지는 물

론 단일 통화(유러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을 들 수 있다.[2]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역시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통합 가운데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은 매

우 힘든 과정이다. 원하지 않는 정치통합이나 군사통

합은 어느 일방의 주권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

히 분단국가의 통일은 상호 간 위협이 사라져야 하므

로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분단국가의 통일유형은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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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식 외교협상에 의한 중립화 통일, ‚베트남식 무

력통일, ƒ예멘식 합의에 의한 국력비례 통일, „독일

식 기능주의적 통합 등이 있다.[3]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이란 통일과정에서 전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며,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예멘은 군사통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

였으나 다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했다. 이처럼

순수한 합의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화통일은 무력통일과는 달리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하므로 장기간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소위 ‘통일기반 구축’이 평화통

일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에서 제

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화해협력 단계’를 통해 구축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연합 단계’를 통해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자유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

태의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며,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방

안은 ‘선 평화구축, 후 평화통일’을 체계화 한 것으로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남조선 적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대

남전략을 기초로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오다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

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통일까지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

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였

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

의 붕괴로 체제유지의 불안을 느낀 북한은 1990년대

부터 연방제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1991년 신년사

에서 지역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가는 방향에서 연

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은 그

대로 유지하되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 이러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및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의 통일과정은 ‘국가통일 → 민족통

일’로서 연석회의 방식으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을 선포하여 국가통

일을 달성하고, 연방국가 완성을 위한 제도의 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의 통일정책에 대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흡수통

일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남북한의 국력 차이를 인식

한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개방이다. 북한사회가 개방

될 경우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될 것이며, 체제유

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

폐쇄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

은 핵 개발을 통한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외교

적 고립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로 더욱 심한 경제난

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1991년에 내세운 ‘고려연방제’와

2000년에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내외적 상황

에 대응하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창립방안’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5]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군

비통제(arms control)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군비통제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나 평화통

일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남북이 협력하여 민족의 화

합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6]

적대국 간의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한 정확한 어

려우며, 추구하는 목표와 범위 그리고 역할수행에 한

계성을 갖는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방의 중요성을 퇴

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만책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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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7] 그럼에도 불

구하고 NATO와 WTO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

던 냉전기에 유럽지역 에서는 소련의 제안으로 구성

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Talks)를 통해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

1975)를 채택한 이후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Docu

ment, 1986), 비엔나 협약(Vienna Document, 1990, 19

92)로 발전하면서 안보적 신뢰구축을 성공적으로 이

행하고,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조약(CFE : Convent

ional Forces in Europe)을 체결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8]

오늘날 군비통제(arms control)의 용어는 관련국

상호 간의 현재적인 군사력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그리고 군축에 이르는 방

법의 스펙트럼을 지니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9] 군비통제의 유형은 참여국 수에 따라서 일방

적 군비통제(unilateral arms control)와 쌍무적 군비

통제(bilateral arms control), 통제대상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와 구조적 군비통

제(structural arms control)가 있다.[10]

페트릭 모간(Patrick Morgan) 교수는 적대국 간 군

비통제의 가능성은 군비경쟁과 마찬가지로 무정부주

의적 국제체제 구조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11] 이

러한 무정부의적 국제정치 하에서 군비통제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쌍방의 정치적 현상유지, ‚군사비

부담정도, ƒ상호 군사력 균형유지, „동맹국과의 역학

관계 변동 등이다.[12] 한반도 경우는 이에 추가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공동이익, †준비, 협상, 실천 등

전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군비통제는

이러한 조건들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성립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평화통일과 군비통제는 불가분의 관계

를 갖는다. 남북 간 군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비군사분야에서 기능

별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군사분야에서 협력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평화통일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서 군비통제는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

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남북 군비통제의 태생적 한계요인

남북한 상호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군비통제는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 한

반도에서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군사정

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검증기구로 하는 군

비통제가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이 정전

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라는 점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군비통제

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후 남과 북

은 간헐적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제안을 제기해 왔으

나 가시적인 조치나 협상보다는 일방적 입장만을 피

력하는 선언에 불과했다.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군비통제 방안들을 살펴보면 상호 배타적인 주

장 속에서 공통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13]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992년 2월 19일 ‘군사적

신뢰구축’에 주안을 둔 군비통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14] 그러나 남북기

본합의서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따른 1993년도 팀

스피리트 재개로 인해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15]

이렇듯 평화통일기반구축 과제 중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군비통제는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

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추진단계와 부합된 군비

통제 방안과 고려해야 할 원칙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는 다음

과 같은 태생적 한계[16]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군비통제를 추진함에 있어 ‘신뢰’는 상대방의 의도

와 능력에 대한 인지여부가 관건이며, 신뢰구축의 핵

심은 진심이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심해 왔으며, 의도분석을 통

해서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진력해 왔다. 이러한 문제

를 치유하지 못한 채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불신

의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경험적 요소로서, 6.25전쟁이 가져온 엄

청난 인적ž물적 피해와 그 이후 전개되어온 체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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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북 간에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6.25전쟁의 결과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민족적

ž사회적 분단과 냉전구도를 공고화시키는 요인이며,

이로 인해 남북 간에는 적대의식이 뿌리 깊게 고착되

어 있다.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주위협’으로 변경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한반도 냉전구도가 탈냉

전의 세계화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

족적ž사회적 이질감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이질감을 치유하기 위해 대북ž통일정책을 통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지만 분단 70년을 돌이켜 볼

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동ž서독은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 기간

에도 군사적 도발이나 정치ž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

하지 않았으며, 탈냉전을 맞이하여 강대국의 강요로

인해 형성되었던 분단을 민족적 협력으로 극복한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본질적으로

독일의 통일과는 다른 한계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남북관계의 이중성 문제이다. 통일부에서 발

간하는 ⌜북한의 이해⌟에서 우리에게 북한은 이중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와 정치ž군사

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

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17]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협력의 대상으로

만 볼 경우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국가안

보를 사활적 이익으로 두고 있는 남과 북은 상대를

협력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더 큰 비중

을 둘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의 유형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비정치ž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과 정치ž군사적 분

야의 교류협력으로 대별될 수 있다.[18] 기능주의(func

tionalism)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미트라니(David Mi

trany)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 간에 기능

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이 공통의 이익

을 창출하고 이 공통의 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 촉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력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확산(spill-over)된다고 주장하였다. 기능주

의 이론의 핵심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점차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19]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기능주의 논

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는 비군사분야의

남북교류협력으로 과거 냉전시대와 비교해 볼 때 크

게 진전되었으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답보상태를 유지

한 가운데 여전히 군비경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

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 간 불신은 상이한 통일방안에 근원이

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분단국들은

자기의 체제와 방식대로 통일되는 방안을 추구했다.

쌍방이 각기 자기의 의지대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

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어느 일방에게 패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통일은 민족의 최

대 과업이지만 상대방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으며, 합의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이상적 목

표에 해당된다. 분단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정치적 현

상유지’에 대한 인식은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이 민족통일이라는 동일목

표에 대하여 상호 간 공유할 수 없는 전략적 인식과

목표를 추구하는 한 군비통제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

렵게 된다.[2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통

일접근법은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의 대립으로 전개되

어 왔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구조주의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후에 민족공

동체와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킨다는 논리였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민족공동체와 민

족동질성 회복의 시기를 공산화 통일여건이 성숙된

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또한 공산화 통일여건을 성숙

시키는 방법으로 ‘3대혁명역량’과 ‘합작전술’을 선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64년 2월 노동당 중앙위

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북한

의 3대혁명역량 강화사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먼저,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시

켜 사회주의를 확고하게 구축하며, 이어서 남한지역의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서 남한 내에서 정치ž사회적 혼

란을 조성함으로써 혁명의 기운을 조성한 후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통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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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은 소위 민주주의, 반독제, 통일세력을 연계시

키는 데 주안을 둔 합작전술을 전개함으로서 공산주

의 세력이 보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21] 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

능주의적 통일론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체로서의 조건

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체제를 은밀히 붕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 있다고

해석하면서 흡수통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관은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 투쟁 현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체제붕괴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집착

하면서 세계적 개방추세에 부응하여 체제기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장치로서 북ž미 간 단독 평화조

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군비통제 그 자체가 앉고 있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군비통제 기능의 실제 효과는 항상 긍정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역시 군비통제 자체

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한계요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각자의 기본인식

과 추진정책 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22]

첫째, 군비통제를 위해 밝혀져야 할 상대방의 군사

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다.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복

잡하며, 상대방이 군사력을 은폐시킬 경우 정확한 평

가는 한계가 있다. 군사력 평가방법은 무기의 수량을

비교하는 정량적 분석과 질로 평가하는 정성적 분석

이 있는 바, 두 평가 방법 모두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즉, 무기와 병력 같은 유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군

사력 배치, 전략ž전술, 지리, 병참요소 등 다양한 무형

요소에 대해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군비통제를 위한 군사력 평가는 부정확한 수준

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1973년부터 NATO와

WTO 간에 추진되었던 MBFR(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Talks, 상호균형감군회담)에서 경험

한 바 있다.[23] 특히 국토가 요새화된 북한은 주요무

기를 숨길 수 있는 용이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군

사와 관련해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남

북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모든 무기체계는 각자의 전략ž전술에 부합되

게 정립되어 있는 바, 상대방의 전략ž전술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쉽게 합의

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령 상대방의 공격적

의도를 논리적으로 분석했더라도 상대가 이를 부인할

경우 반박하기 힘들다. 또한 상대의 군사력을 공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을 경우, 그 능력 측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조치 문제가 군비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략은

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조적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군비통제는 국방의 중요성을 퇴색시킬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군비통제 이론은 국가안보전략으로서 그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의 달성은 자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인 군비증강으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인

군비통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자안보협력이

보편화된 탈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군비통제활동이 강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수적 시각에서 볼

때,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추진되는 군

비통제는 기만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

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여전히 냉전구

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3. 남북 간 제도 및 구조적 한계

참여하는 국가들의 제도 및 구조가 상반될 경우 군

비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군

비통제는 대립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 간에 추진되

는 정책이므로 국가별로 국가안보 정책과 기존의 국

방조직 및 무기체계는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국가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군비통제를 위해서 자국의 기존 정책과 구조를 변

경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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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남북한의 경우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은 지극히 대조적이며, 군사력 역시

비대칭적이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남북한은 각기 상반된 군비

통제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방

안은 ‘선 군축, 후 신뢰구축’이며, 남한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은 통일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및 1

0만으로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급진적인 군축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략으

로 보고 있다. 남한이 주장하고 있는 ‘선 신뢰구축, 후

군축’ 방안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 간의 공방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다가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

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결되는 시점에서 그

양상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였다.[24] 즉, 1992년 2월 19

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군축’보다
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

환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선 군축, 후 신뢰구축’을 고집

하지 않고, 남한이 주장해온 ‘선 신뢰구축’을 수용한

것은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기보다는 1

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개된 국제정치 상

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남북기

본합의서 파기 선언 이후, 군비통제와 관련된 북한의

기본입장은 과거로 환원되었다. 결국, 북한의 군비통

제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및 ‘북미

수교’에 초점을 둔 공산화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되고 있다.

둘째, 군사력의 구조적 측면에 남북한 군사력은 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비대칭(asymmetry)[25]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 초반까지는 재래식

전력증강에 치중했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남한과의

군비경쟁이 어렵게 되자 비대칭 전력 확충에 집중하

고 있다.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남북한 전력현황

은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전력의 불균형 현황

구 분 북 한 남한 구 분 북한 남한

병력
120만
여명

63만
여명 공

군
기

전 투
임 무
기

820
여대

400
여대

특수전
부대

20만
여명

3만
여명

공 중
기 동
기

330
여대

50
여대

야포
8,600
여문

5,600
여문

W
M
D

핵 무
기

보유
미
보
유

다련장/
방사포

5,500
여문

200
여문

전 략
미사
일

전차
4,300
여대

2,400
여대

화 학
무기

잠수함
70
여척

10
여척

생 물
무기

전투
함정

430
여척

110
여척

지대지
유도무기

100
여기

60
여기

상륙
함정

260
여척

10
여척

사이버전
부대

3000
여명

400
여명

* 국방부,『2014국방백서』p.239, 241 참조

<표 1>과 같이 남북한 군사력의 정량적 불균형은

심각하다. 그러나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남북한의 전

력을 비교해 보면 불균형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전투임무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기량 면

에서 유류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남한보다 우세하다

고 볼 수는 없다. <표 1> 가운데 남한에게 위협을 주

는 전력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력 등이다. 한국군에서는 이러

한 북한의 무기를 소위 ‘비대칭 무기’로 분류하고 있

다. 이러한 비대칭 무기가 존재하는 가운데 군축을 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협상과정부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3.4. 국내ž외 환경적 한계

환경적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군비통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다르며, 대외적으로는 아

직도 한반도 안보는 동북아의 안보질서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군비통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정책

이므로 국내 정치권과 남북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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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즉, 군에서 주도하는 군사정책이 아니

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의 긍

정적 여론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 진보적 시각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의 국력신장과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등으로 냉전시대와는 달리 북한의 위협이

현격히 감소되었거나, 북한의 전쟁 지속력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경

우, 아직도 북한은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핵ž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증강과 접적지

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 등 비대칭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특히 남한 내에서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비군사

적 수단에 의한 소위 ‘4세대 전쟁양상’이 진행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안보에 대한 시각은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시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현

재 그 정도에 따라 수많은 시각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군축’을 선호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층은 ‘선 신뢰구

축’을 통해 ‘군축’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주장할 것이

다.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각 가운데 ‘급진적 진

보’와 ‘보수’ 간의 충돌은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과 수

준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안보의 주체는 남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국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이다.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에 경제 분야에서 상호의

존상이 증대되고 있지만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

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26]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유

동성이 크다. 그러나 동북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후견국 역할’ 등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핵 불용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ž중정상회담의 영

향으로 혈맹관계에서 일반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

석이 있으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후견국 역할은 근본

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즉, 탈냉전기 접어든 이

후 한중수교로 북중관계는 소원기(1991-1999)가 있었

으나 복원되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냉각기(2006-2

009)가 있었으나 정상화되었다.[27] 이러한 북중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기 어려운 근본 이

유는 북한의 지ž전략적 위치와 미중경쟁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납치자 해결문제로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은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여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

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국가들과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면서 ‘아시

아 재균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교차된 가운데 냉전구도가 잠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중패권 경쟁 하에서 형성되는 동북

아의 냉전구도의 지리적 중심점은 한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냉전구도는

한반도 군비통제에 부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4.1. 신뢰구축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발휘

신뢰구축의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시작(출발)’과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980

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을 회고해 볼 때, 출발은 순조로웠으나 추진과정

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28] 특히 남북관계

는 비군사 분야에서 발전이 있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9]

2000년 6.15공동선언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후 경제ž사회ž문화적

교류협력 및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순조

롭게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류협력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이는 남북 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호불신 때문이다. 상호 간 불

신에 기초한 위협인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구

축 ‘시작’을 위한 새로운 모맨텀이 필요하며, 호혜적인

남북관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과

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군사적 신뢰구축’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행조건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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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이며, 정치적 신뢰구축의 출발은 ‘대화’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시

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30] 대화를 시작

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진정성이 없는 북한의 태

도 때문이다. 태도를 고친 상태에서 대화를 할 것인

가, 아니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이

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는 매우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역시 북한이 자신의

의도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행태를 지속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개의 방안 가운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

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간헐적으로 대화를 요구해 왔으며 김정은 제1국방위

원장의 2015년도 신년사에서는 정상회담도 못할게 없

다고 하였다.[31] 북한의 대화요구는 금강산 관광 및 5.

24조치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의 중단 및 대북전단 살포방지,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이익과 체제유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논의 의제로 포함

시키는 대신 우리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능주의적 접근은 지나치게 많은 기간이 소요

되며, 과정이 길면 길수록 마찰과 충돌의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

해 고위급(총리급)회담이 적절할 것이다. 모든 의제마

다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실무급회담은 진행과

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행

태를 분석해 볼 때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뢰구축 추진과정에서 신축적 상호주의(flex

ible reciprocity)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사실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

본요인은 진정성이 없는 북한의 행동에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협상과 도발을 반복하여 목적을 달성하

려고 하는 북한의 전략ž전술에 대한 처방으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절대주의에 의해

대립되는 남북관계 하에서 비탄력적 상호주의(specifi

c reciprocity)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새로

운 위협을 창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2] 결국,

남북한의 절대적 상호주의의 한계는 끝이 없게 될 것

인 바,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주의

는 적용하되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유연

성을 발휘해야 한다.[33]

4.2. 군비통제의 기능적 한계요인 극복

군비통제가 앉고 있는 기능적 한계요인 극복의 어

려움을 감안하여 남북한 양측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수준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뢰구축방안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추

진이 가능할 것이다.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지ž해ž공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하트라인

설치ž운용이다. 아울러 해상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

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이외 고유통신망을

확보하며, 지상에서는 GP를 비롯하여 남북 군사당국

자 간 하트라인 설치가 필요하다.[34] 남북 군사당국

간 하트라인이 설치되면 현재와 같은 고강도 대립관

계를 점진적으로 저강도 대립관계로 바꾸고,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활동 상호통보 및 참관’과 ‘군

인사교류’, ‘군사정보 교환’, ‘DMZ 평화적 이용’ 등 군

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군사분야에

서도 평화통일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4.3. 군비통제의 제도ž구조적 한계요인 극복

군비통제의 제도ž구조적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주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의 제도ž구조적 한계를 극복을 위한

남북 간의 현실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선 신뢰구

축, 후 군축’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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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은 평화통일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

에서 지속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군축대상으로

는 ‘비무장지대에서 병력 철수 및 감시장비 설치’와

‘기습공격용 무기 감축’, ‘상대방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 감축’, ‘대량살상무기 폐기’,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 복원 및 이행’이 있다.[35] 신뢰구축과 군축을 병

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군축추진은 안보를 보장하는 차

원에서 ‘선 대량살상무기 폐기, 후 재래식무기 군축’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재래식무기의 군축은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36]에 입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

위 내에서 군축을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군비통제(vo

luntary arms control’[37]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군

사적으로 가치가 크지 않는 분야를 선택해서 자발적

군비통제를 시행할 경우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둘째, 신뢰구축은 남북한 중심으로, 군

축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38]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현재 장

비된 재래식 무기가 도태될 경우 고가의 첨단무기체

계로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과

재래식무기 감축과 연계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핵ž미사일 개발보다 가치가 높을 것이

다.

둘째,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군비통제 공동위원회

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2
년 5월 7일 합의한 바 있는 <표 2>와 같은 ⌜남북 군
사공동위원회⌟를 현재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

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구
분

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실무
요원

계
44명
내외

2명 2명 10명
30명
내외

남
한

22명
내외

1명
(차관급)

1명 5명
15명
내외

북
한

22명
내외

1명
(부부장급)

1명 5명
15명
내외

* 출 처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ž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7) 제1조

이러한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는 ‘불가침

조약 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실현’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평가될 수 있는

바, 향후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우선 과업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단지, 군비통제

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니 만큼 차관급으로

구상했던 기존의 방안보다는 장관급으로 위원장을 격

상시키고, 경제적 교류협력 및 관광사업 등 비군사 분

야와 연계한 군비통제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

방부 위주의 구성에 추가하여 외교부, 통일부가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남북 간 무력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신뢰구축은 물론 군축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문제로 냉각되는 빈도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4.4. 박근혜 정부 통일구상을 위한 군비통제

실현조건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목표는 ‘신뢰와 협력을 통

한 평화통일 기틀을 마련’이며, 추진전략은 �한반도

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

격 가동, ƒ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39]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은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기반 구축 →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 →

민족공동체 통일’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 접근에 입각

하고 있다.[40]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은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을 실현시

킬 수 있도록 군사분야에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실현조

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은 군비통제가 상호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가 답

보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적으로 군비

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변

국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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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행조건은 대내ž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의 당위성과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

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 또한 군비

통제 필요성을 부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군비통제의

개념을 군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위

협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군

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초ž중ž고교

과정부터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원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

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군비통제 방안을 연

구하고 그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1961년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군비통제국(ACDA)을 두어 국무부, 국방부, C

IA 등 관련 부처를 조정ž통제하면서 군비통제를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비통제를 전담하는 기관

이 없다. 1990년대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서 국

방부 내에 군비통제관실이 편제되었으나, 2004년 국방

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기획실에 흡수되었다.[42]

군비통제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업무이

니 만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군비통제 전담기구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앞에서 제시한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군비통제를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

을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장기간 한반

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경우 통일이 아닌 남북공존

상태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계산에 따라 남북

이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기 보다는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43]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과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원칙을 중

시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는 동북아

질서와 직결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변국을

협상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

할 경우 한반도 군비통제 환경은 유리하게 개선될 수

있으나, 갈등양상이 전개될 경우는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질서는 유동적이

므로 다양한 상황 하에서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유연

하고 융통성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차원에서 동시 접근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편입시켜 개혁ž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

러 남북 군축의 장애요인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군비통제 기구 가입을 유도하

기 위한 주변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44]

5.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억지력의 균형에 의한 소극

적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향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

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며,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

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 군비통제는 신뢰구축 문제와 군비

통제 자체가 앉고 있는 기능적 한계를 비롯하여 남북

간 추구하고 있는 제도와 구조의 정책적 간극 그리고

국내ž외 환경 등 적지 않은 태생적 한계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 장기간 방치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어려워지며, 남과 북이

별개의 나라로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은 군비통제의 토대라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작되

면서 비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으나 군사분야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는 진정한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하며, 협력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전향적 논의와 인센티브 제공 등

신축적 상호주의에 의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와 제도ž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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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

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

다. 즉, 낮은 수준의 군비통제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상이한

군비통제 정책을 조정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

칭)’를 구성ž운영하고, 자발적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

야 한다.

아울러 평화통일기반 구축과정에서 군비통제의 역

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한반

도 군비통제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

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

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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